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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 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김 진 우

(덕성여대)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다기능

화정책의 형성과정을 살펴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Kingdon의 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Mucciaroni 모형에서의 제도적 맥락과 이슈맥락 개념을 차용하여 

재구성한 ‘수정된 정책흐름모형’으로 조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정책은 여대야소의 

분위기에서 여당 출신 대통령의 집권 초기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법제화되는 등 제도적 

맥락이 이슈 맥락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슈맥락이 압도당하는 모습에서 다기능화정책이 

법제화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집행의지를 통해 확산되기 보다는 제도 마련 그 자체에 의의를 두고 지

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다기능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으로 열어두는데 그치고 있다. 이 연구

는 농어촌지역에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다기능화정책의 상대적 유용성과 

그 논거를 탐색할 때 주요한 맥락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

1. 서론 

사회복지시설은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법

적 기관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연혁은 역사적으로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5월 「후생시설설치기준」이 공포되면서 재단법인들이 후생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1970

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 제도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하는 주체로서 정착·발전하게 되었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덕성여대 교내연구비(연구과제번호 3000002397)를 지원받아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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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당시 사회복지시설 설치는 시군구청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97년 정부의 전

반적인 규제완화 흐름 속에서 허가제는 신고제로, 비영리법인에 한정되어 있던 설치주체도 개인에까

지 허용되었다(김진우, 2014). 시설의 개소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여건을 완화한 것이

다. 그러나 설치 주체가 누구든 간에 신고 된 시설의 종류에 따라 수행해야 할 사업의 내용은 지침을 

포함한 법령에 미리 정해져 있다. 각 종별로 분담된 역할에 따라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본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기본이며 원칙이다. 그러므로 시설 설치의 목적이나 부

여된 업무의 수행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지도감독 대상이 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에 대하여, 노

인복지시설은 노인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대상을 교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설치된 시설 수에 비해 서비스 수요자가 만성적으로 초과하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외에 다른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눈길을 돌릴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자신에게 부여된 전문

적인 역할과 소임을 다하면서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및 시설에게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

람직하다. 더불어 정부에게는 주민 욕구의 밀도와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의 분포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회복지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2016년 6월말 현재 아직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시군구가 50개, 노인복지관은 38개, 장애

인복지관은 64개이며 세 가지 종류의 복지관이 모두 없는 시군구가 14개에 이른다.1) 인구가 적은 농

어촌지역에서는 사회복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복지관이 없는 시군구의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이다.2) 농어촌지역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는 2004년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

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그만큼 농어촌지역

에서의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성취해야 할 시급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농어촌지역은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보다 면적은 넓은 반면 인구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때 농어촌지역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각 종별로 모두 설치하

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일정 면적 내에 교통이 발달해 

있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역은 넓은데 교통은 매우 불편하고 인구가 분산

되어 있어, 읍내에 사회복지시설이 다수 설치된다 하더라도 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서비스를 전달

하는데 제공 단가가 높아지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농어촌지역에서는 지역적으로 

산발해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자기 소관 대상 외의 다른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는 없는

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재가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는지, 노인복지관에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는지’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질문은 엄격하게 말한다면 1970년부터 유지되어 온 사회복지시설의 전문화 및 분업체계 원

1) 이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6. 『2016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한국노인복지관협회. 2016. 『2016

년 노인복지관 현황』,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16. 『2016년 장애인복지관 편람』을 참조하여 시군
구별로 검토한 결과임.

2) 3개 복지관 모두 없는 시군구는 강원(인제군, 철원군, 평창군), 경기(양주시), 전남(곡성군, 신안군), 

경북(고령군, 군위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남(산청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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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하지만 매우 적은 인구 규모로 구성된 농어촌지역에 시설 종별에 따라 모든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도 간과하긴 어렵다. 즉, 농어촌지역의 인프라 부족문

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해도 기능 및 대상별로 분화되어 있

는 시설 종별의 인프라를 어느 정도까지 구축해야 하는지가 고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없는 시설은 신축해야 하겠지만 기존의 시설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대상 외에 다른 기능과 대상을 추가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정

부는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이 당초 설치될 때 부여받는 업무범위를 벗어나 

다른 종류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애초부터 시설 설치 시 여러 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복

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다기능화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글은 그러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사회복지시설의 통합설치·운영)의 핵심인 다기능화정책

의 정책형성과정에서의 다양한 맥락들과 논의들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기능화정책의 필요

성이 왜 2008년에 제기되었는지, 정책형성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특이한 점이 민

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는 이후 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를 둘러

싼 주변정책과의 관계에서 왜 그러한 방식으로 변화·발전·소멸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후속연구에

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가진다.  

먼저 아래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정책의 정책형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분석 틀과 방

법을 선행연구와 연결하여 설명한 후, 연구결과에서는 정치체계맥락과 이슈맥락에서 다기능화정책형

성이 어떻게 전개되고 입법과정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는 다기능화정책이 현재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형성과정의 함의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분석 틀과 방법 

1) 정책형성과정이론 고찰 

정책은 정부가 사회의 각 분야별로 사회문화, 가치, 규범, 행태, 물리적 환경 등을 포함한 사회적 상

태나 조건들을 유지·변경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개입 수단이다(노화준, 2007: 4). 이러한 정책은 법 

제·개정을 통해 공식화된다. Jenkins(1978: 15)는 그런 점에서 공공정책을 어떤 목적 달성 권한을 가

진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들을 실현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일련의 의사결정이라는 보면서 법 

제정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논의되고 결정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과정은 일반적으로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평가 등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동태적인 개념이

다(안해균, 2004:131). Anderson(1979)은 정책과정을 정책의제형성, 정책대안수립, 정책의 채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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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행, 정책의 평가 등 다섯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 틀을 사용한 이승기(2007)는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정과정을 정책의제형성 전반기, 정책의제형성 후반기, 정책형성기 및 정책채택기로 나누어 설명

하고 있다. 한편, Cobb이 J. Ross 및 M. Ross와 함께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크게 제기(initiation), 구체

화(specification), 확산(expansion), 진입(entrance)의 4가지로 나누고 그 과정을 외부주도모형, 동원

모형, 내부접근모형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Cobb and J. Ross and M, Ross, 1976). 이는 단

순히 정책의제형성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어떤 모형이 보다 특정 정책의 의제형성

과정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Kingdon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등 3가지 흐름3)이 서로 무관하게 

자신의 규칙에 따라 흘러 다니다가 점화계기에 의하여 결합하여 정책의제설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정

부의 주목을 끌게 되는 정부의제(government agenda)와 정부의제 중에서 구체적 결정대상으로 간주

되는 결정의제(decision agenda)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친다고 본다(Kingdon, 1984). Kingdon의 모형

을 적용한 송지현·이태영(201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과정을 살펴봄에 있어 문제의 흐

름, 정책의 흐름 및 정치의 흐름이 뒤섞여서 4가지 정책의 창이 열리고 이 중에서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이 어우러져 최종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제정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연한 점화계기에 의존하는 설명구조가 중앙집권적인 국가에서의 정책형성과정에 적합한 

모형인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Zahariadis(2007)는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국가

에서는 집권당의 이데올로기와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Kingdon을 비판하였다. 우

리나라 4대 사회보험 통합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한 김지원(2009)에서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이 중

앙집권체제의 정책결정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Kingdon의 모

형에 Mucciaroni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적 맥락’, ‘이슈맥락’ 개념을 차용하여 ‘수정된 정책흐름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분석 틀 

위에서 살펴본 여러 정책형성과정이론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김지원(2009)이 사

용한 ‘수정된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정책을 분석하고자 하며 그 이유는 아

래와 같다. 다기능화정책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대통

령 지시사항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Cobb and J. Ross and M, Ross(1976)에서의 동원모형과 비슷하

지만 제기(initiation), 구체화(specification), 확산(expansion), 진입(entrance) 중 확산과정이 거의 없

었다는 점에서 다기능화정책의 형성과정과 거리가 있다. 한편 Kendrick 등(Kendrick et al., 1974)은 

3) Kingdon은 ‘정책문제의 흐름’에는 지표(indicator), 사건이나 위기, 환류 등이 영향을 미치고 ‘정책대
안의 흐름’은 정책공동체, 정책선도자의 활동, 이익집단 개입 등을 통해 여러 정책대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간주되고, ‘정치의 흐름’은 여론의 변화, 정권교체, 국회의석 수 변화, 이익집단 압력 등으
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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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형성과정을 매우 기술적인 분석단위로 다루고 있어 정치적인 맥락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정권교체에 따른 강력한 리더십에 기반하여 관 주도로 다기능화 논의를 이

끌어 간 점을 고려해 볼 때 무정부주의 상태를 상정하는 쓰레기통 모형에 근간한 정책에 기반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또한 설명에의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수정된 정책흐름모형’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Mucciaroni모형에서의 제도적 맥락과 이슈맥락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즉, 의사결정과정이 순수하게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보다는 입법

부와 행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자들과 상호작용하는 정치체제맥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김지원, 2009: 161). 이슈맥락은 정치체제의 외적인 위치에 있으며 Kingdon의 ‘정책문제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이 여기에 속한다. 정치체제맥락은 Kingdon의 ‘정치의 흐름’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정

치의 흐름이 주요 정책결정자의 정책선호나 형태에 영향을 준다고 점을 비중있게 다룬다고 볼 수 있

다. 그러한 정치체제맥락과 이슈맥락이 상호작용하면서 도출되는 정부의제와 결정의제 그리고 최종적

인 정책산출 부분에 대한 틀은 Kingdon의 설명구조를 따르고자 한다.  

그렇다고 하여 김지원(2009: 163)의 모형을 수정없이 차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4대 사회보험

통합과정과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 정책수립과정은 그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기능화 정책수립과

정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집권 초기에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과정

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런 면에서 두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 전에 이미 잠정적인 정부의제가 설정

되었고 이슈맥락 내에서의 정책대안의 흐름에서 바로 결정의제가 도출되었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창(window)이 열리기보다는 정부의 단일안이 국회에서 논의·결정되었다는 점이 다기능화 정책

수립과정의 특징이며 이를 반영한 전체적인 분석틀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  농어촌지역 다기능화정책 형성과정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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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연구결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정책의 형성과정과 이의 함의를 둘러싼 쟁점을 위의 

모형에 따라 분석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문헌을 고찰하였다. 특히 다기능화정책의 상

위 개념인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구축, 다기능화정책 필요성 및 개념도출과정, 다기능화정책 

추진방안 마련, 이에 대한 시범사업 및 법제화과정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

에는 당시의 정부발표자료, 정부의 연구용역에 따른 연구보고서뿐만 아니라 내부적 논의의 진행과정

을 살펴보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내부자료 등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2016년 최근까지 다기능화정책의 

핵심개념이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에 활용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문헌도 

검토하였다. 

3.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 정책형성과정

1) 정치체제 맥락 

(1) 정치의 흐름

정치체제맥락에서는 우선 정책결정자들의 선호와 행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치의 흐름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다기능화정책과 관련된 정치의 흐름은 대통령 선거, 18대 국회의 여대야소 정국을 꼽

을 수 있다. 먼저 대통령 선거다. 이명박 후보는 2007년 12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층의 절

대적인 지지기반 위에 신자유주의적 국정기조를 채택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상대 후보에 비해 큰 

표 차이로 압승하면서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어서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제1당이었던 열린

우리당은 이듬해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패배함에 따라 한나라당이 153석을 획득하여 원내 과반수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대통령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명박정부4)는 집권초기의 강력한 집행력을 기반으로 여대야소의 지원을 받아 “비지니스 프랜들

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규제완화, 친시장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선진일류국가 건설이라

는 기치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

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신 발전체제 구축을 임기동안의 최상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5

대 국정목표로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및 섬기는 정부를 제시하였다. 

이 중 능동적 복지에 해당하는 전략으로는 평생 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적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능동적 복지라는 국정지표에 따라 복지분야에서는 선택적 복지 실현, 연금재정 안정화를 통한 노후

4) 과거 각 정권마다 참여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등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정권의 이름으로 사용
하던 방식과 달리 이명박정부에서는 – 물론 실용정부라는 명칭이 있었지만 - 대통령 이름을 그대
로 정부의 수식어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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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패자부활전을 꿈꿀 수 있는 자활 기회 확대 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 상에서의 누수 방지를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권오성·서용석·허준영, 2012: 92-93). 아울러 이에 따른 전달체계 개편방향으로는 ‘찾아가

는 서비스 실현’, ‘복지급여 통합전산망 운영 및 복지행정 효율성 제고’, ‘시장중심의 복지서비스’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공공부문5)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글의 논지와 관

련이 있는 민간부문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현행 서비스 공급체계의 분류방식을 혁신하고 서

비스 제공의 칸막이 현상에 따른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2) 주요 정책결정자의 정책선호나 형태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방향의 핵심가치로 효율성을 내세웠다. 복지재정 

확충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수준 향상도 주요한 정책목표 중의 하나지만 비효율적인 전달체계

로서는 재정사용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데 더 주목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후 첫 해 보건복지부의 2008년 3월 업무 보고 시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같은 재원으

로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라고 지시한 것이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0:4). 

이에 기초하여 2008년 4월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효율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대국민 

체감도와 만족도를 제고”시키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주문하였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0:4). 이

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8년 4월 8일에 부 내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TF｣를 구성하여 전달체

계 개편과 관련된 연구를 발주하여 주요방안들을 수렴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대통령을 기점으로 국

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에서는 효율적인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고 이에 화답하여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실행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의사결정자중의 하나인 입법부6) 또한 이러한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

며 여야당 간의 대립구도 또한 없었다는 점에서 주요의사결정자들은 다기능화정책에 대해 수렴된 의

견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시행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도 큰 충돌없이 진행되었다. 

5) 먼저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8대 서비스를 통합하여 복
지·고용·주거·교육·보건 등 5대 서비스로 조정하고 사회복지직 인력을 집중배치하는 한편, 이를 담당
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관련 전산망과의 통합을 추
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서비스 조정을 통한 합
리성 제고와 함께 인적·정보분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
고 있다. 

6) 입법과정에서의 입법부 입장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결정의제에서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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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슈 맥락 

(1) 정책문제의 흐름 

다기능화 정책문제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의 불균형 실태와 관련된 

지표, 인프라를 확충하더라도 인프라 확충에의 재정적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대도시

와 농어촌 간의 생활격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나아가 생활 인프라 뿐만 아니라 복지수준과 접

근성7)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2004년 3월에 제정한 바 있고, 복지와 관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같은 해에 이어서 제정·시행한 바 있다. 

농어촌지역에서는 가구주의 높은 연령과 단독 및 조손가구의 높은 비중, 그리고 도시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 때문에 도시지역에 비해 소득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주거상황 또한 매우 열악하다. 물

론 농어촌지역도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나아가서는 농어업 종사

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지역특성을 감안한 부가적 지원이 이루어진다(김태완·우선희, 

2009: 59-60).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인프라 구축의 차이가 매우 크다. 2000년대 초반 당

시 사회복지관의 경우 총 353개 중에서 95.8%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농어촌지역에는 4.2%만 

차지하고 있는 등 사회복지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기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4). 이렇듯 사회복지 인프라가 농어촌지역에 제대로 설치되

어 있지 않은 것은 이성규·류명석·이준영·최선희·홍백의·김미현(2008)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32개 시군구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8)하고 개소수가 더 많은 농어촌지역에

서 사회복지시설 수가 오히려 적은 것을 아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1>  2008년 지역유형별 시설유형 분포  

구분 대도시(79개) 중소도시(67개) 농어촌(86개)

총계 38,480 36,218 27,089

지역/가족(종합사회복지관) 711(275) 341(106) 115(27)

아동 20,670 11,977 2,468

청소년 551 526 348

여성 539 289 184

노인 14,818 22,288 23,692

장애인 1,004 659 233

노숙인/자활/보건 437 243 167

자료: 이성규 등(2008: 47-49)의 내용을 재구성

7)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원칙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된다. 이 중에서 Gilbert and Specht(1974), 
Gates(1980), 이희숙(2007), 박영숙(2009) 및 성은미 외(2009)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접근성이다. 

8) 이성규 등(2008)의 연구에서 대도시 지역은 서울을 비롯하여 광역시를,  중소도시는 광역시를 제외
한 일반 시를, 그리고 농어촌은 군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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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산재해 있는 서비스 수요자에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발적으로 설치하기 어렵다고 보면 결

국 인프라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 외 기존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김

태완·우선희, 2009: 63)는 것이다.   

(2) 정책대안의 흐름

통상 정책에서의 대안 흐름은 정책공동체의 분화정도 및 이익집단의 개입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김지원, 2009: 171). 그러나 다기능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위원회나 추진기획단 등 정책공동체가 

형성된 적이 없고 사회복지시설 관련 협회에서는 다기능화정책이 자신들의 이익을 축소하거나 지원예

산 규모를 삭감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적인 행동이나 반발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다

기능화정책을 둘러싼 정책대안의 흐름은 결국 다기능화정책을 개념화하고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시범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각 단계별로 대안이 어떤 흐름에 따라 전개되었는지가 핵

심적인 내용으로 자리잡게 된다. 

① 농어촌지역 다기능화 아젠다 도출 

보건복지부는 정치체계맥락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

년 4월 부내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TF를 구성·운영하였는데, 동 TF에서 결정9)하여 「민간 사

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연구(이성규 등, 2008)」가 수행되었고, 그로부터 정부는 농어촌지역에서 사

회복지시설 다기능화와 관련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받게 된다. 이 연구의 ‘민간 복지시설 기능강화’ 

부분에서는 먼저 시설유형별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떤 서비스가 중복되어 나타나는지

를 살펴, 시설 기능에 대한 조정을 병합과 흡수, 폐지의 3가지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병합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재

가복지봉사센터를 흡수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지역별 기능조정방안의 하나로서 대도시에는 ‘전문화10)’를, 농어촌지역에는 ‘다기능화’를 제언

하였다. 다기능화는 복지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시설이 자기 소관업무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군구 내에 종

합사회복지관이 없을 때에는 가족지원센터나 다른 종별복지관이 맡는 방식을 그 예로 들고 있으며 다

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해당 시설유형이 없으면 아래 표와 같이 1차 기능대체시설에서 다기능화를 실

시하고 이 또한 없다면 2차 기능대체시설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9) TF에서는 3가지 연구를 수행하여 전달체계 개편에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그 세 가지는 전달체계 내 행복이음 전산망 구축, 민간 전달체계, 공공 전달체계 개편이었다. 첫 번
째는 민간업체에게, 마지막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수행하였고 민간 전달체계는 서울복지재단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10) 전문화는 물론 각 사회복지시설이 지향하는 사업의 특화내용을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의 필
요성과 함께 특징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부문에 좀 더 특화된 복지관으로 전문성을 함양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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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회복지시설 기능대체방안 

구분 시설유형
기능대체시설유형

1차 2차

지역주민 종합사회복지관 가족지원센터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노인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자료: 이성규 외(2008)의 자료를 재구성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그러한 기능대체시설 조차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복

지시설 인프라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본 연구(이성규 외, 2008)에서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 3>  3개 복지관 기능대체시설 미존재 지역

구분 시설유형 미존재지역 수 미존재 분포(괄호안 시군구 수) 

지역주민 종합사회복지관 28
인천(1), 경기(1), 강원(7), 충북(2), 충남(2), 

전북(4), 경북(9), 경남(2)

노인 노인복지관 11
인천(1), 강원(5), 충남(2), 전북(1), 전남(1), 

경북(1)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49
인천(2), 경기(5), 강원(7), 충북(3), 충남(3), 

전북(4), 전남(9), 경북(12), 경남(4)

자료: 이성규 외(2008)의 내용을 재구성

② 다기능화정책 추진방안 마련

이성규 등(2008)의 연구에서는 다기능화정책의 개념화와 필요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2009년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지역맞춤형 기능조정방안」연구(김진우, 2009)에서는 구체적인 다기능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보다 집중하고 있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다기능화와 관련하여 ①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인구특성을 달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 ② 거주시설에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 ③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노인시니어클럽이 함께 묶이는 일자리제공기능 통합화모형, ④ 보건·복지 복합욕구를 지닌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복지 파트너십 모형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내용 모두 시범사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공청회에서 위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다

기능화 방안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초 정부가 생각한 다기능화 의도와 맞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반면 다양한 지역실정을 고려한 주민맞춤형11)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새

롭게 등장하였고 이에 대해 많은 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과 다기능화 

간의 우선순위에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인프라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 양자 간 충돌 

11) 주민맞춤형 다기능화는 어떤 특정한 사회복지시설의 다기능화라기보다는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다기능화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설계하는 다기능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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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다기능화를 추진하면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 사업 및 

인력충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다기능화는 직원의 처우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

다(김진우, 2009). 이러한 논의들은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감안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우

려에 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에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편법으로서의 

다기능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과, 추가 재정 투입없이 기존 인프라와 인력을 활

용하여 추가적인 업무를 감당해야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③ 제1차년도 시범사업: 2010년 3월 ~ 12월

연구와 공청회를 통해 도출된 다기능화 유형에 대한 시범사업 필요성을 건의한 연구결과를 정부가 

적극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는 2010년 다기능화사업 선정·지원·모니터링의 실무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가 전담하도록 위탁하였다. 동 협의회는 시군구의 다기능화사업에의 책임과 동참, 기여를 담보하기 위

해 사회복지시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가 신청하도록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선정된 시군구

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다기능화 사업은 아래와 같다. 

<표 4>  1차년도 다기능화 시범사업 수행기관 및 사업내용 

다기능화 유형 지  역 사업수행시설 수행사업내용

장애인복지관 다기능화
전남 
담양

 혜림종합복지관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여가, 
사회참여, 소득창출, 건강) 제공 

노인복지관 다기능화
강원 
고성

 고성군노인복지관
재가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결
연후원, 정서·교육 서비스 제공

장애인거주시설 다기능화
경남 
양산

 무궁애학원
재가장애인에 대한 영양급식 및 
영양교육사업 수행

노인요양시설 다기능화
부산 
기장

 효성노인건강센터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재가, 
시설이용) 제공

주민맞춤형 다기능화

충북 
영동

 수가성노인복지센터
 보생원가정봉사파견
센터

다문화가정, 재가장애인 서비스 
제공

경북 
봉화

 경북봉화지역자활센터
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한 반찬배
달사업추진(농림부 소속 한누리
전원센터와 협력 필요성 도출)

자료: 정무성·이봉주·김진우(2010)

1차년도의 시범사업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하고 노인복지관, 장애

인복지관에서 그 대상을 달리하는 사업, 거주시설에서 재가노인 또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성립가능성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탐색하고 지역실정에 따른 다양한 다기능화방안을 모색하는 

주민맞춤형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함의는 다음과 같이 열거될 수 있다. 첫째, 다기능화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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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및 수급상황에 대한 이해와 다른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수준과 방

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한 면에서 다기능화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간의 횡적 

연대와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둘째, 노인복지관을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 충분한 설명이 없을 경우 왜 장애인들이 자기들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의

문과 불만이 기존 이용자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등 신규대상을 끌어안기보다는 이들에 대해 배타성을 

보일 수 있다. 셋째, 주민맞춤형 다기능화 사업은 사업구상이 매우 탄력적이나 자칫 다기능화 사업 취

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민간복지재단에 대한 프로그램 공모사업과 비슷한 양상을 띨 가능성

이 높다는 점이다. 넷째, 농어촌지역에서는 농림수산부 소관의 인프라인 전원생활센터12)가 구축되어 

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운영예산이 지원된다면 상호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구상이 가능하다

는 점 등을 들 수 있다(정무성·이봉주·김진우, 2010: 435)  . 

이러한 의의를 바탕으로 2차년도 시범사업에서는 일부 유형의 사업은 그대로 지속하되 주민맞춤형 

사업은 2차년도 사업에서 제외하고, 대신 1차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공청회에서 아동양육시설 다기능

화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이를 추가하였다(정무성·이봉주·김진우, 2010).  

④ 제2차년도 시범사업: 2011. 3월~12월 

제2차년도 시범사업은 1차년도와 유사하게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시행되었다. 부산 

기장군에서의 노인요양시설의 다기능화 사업을 제외하고는 각 분야별 다기능화사업의 패턴은 유지하

되 사업시행 시군구는 변경되었다. 동일 패턴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달리할 때 상이한 

시사점이 도출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2차년도의 다기능화사업의 범주와 각 범주에서의 세부

사업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  2차년도 다기능화 시범사업 수행기관 및 사업내용

유형 지  역 사업수행시설 수행사업내용

노인복지관 다기능화
경기 
평택

평택서부
노인복지관

재가장애인에 대한 재가복지, 상담 
및 일자리 창출

장애인거주시설 다기능화
전남 
여수

동백원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재활치
료 및 재가복지서비스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
대구 
남구

에덴원
방과후 주간보호, 아동가족지원, 지
역아동센터와의 네트워크 추진

노인생활시설 다기능화
부산 
기장

효성
노인건강센터

재가노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어르신 
지원

 자료: 정무성·이봉주·김진우(2011)

2차년도 사업에서도 사업대상으로서의 장애인과 노인의 교차, 거주시설에서의 재가부문을 포섭하

12) 전원생활센터는 농어촌지역에 숙박시설, 식당, 세미나실 등을 갖춘 단독건물로서 인건비 지원이 매
우 약하여 도시 학생들의 전원체험 등으로 수익을 올려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으나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정무성·이봉주·김진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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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1차년도 사업과 유사한 면이 많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에서 지역사회 

내 아동에 대해 방과 후 서비스, 방학 중 서비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 2차년도 사업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존 유사사업에 대해서도 네

트워크 구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활성화에의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다기능화 사업을 수행

하고자 하는 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를 메타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도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2개년에 걸쳐 추진한 시범사업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함의로는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다. 첫

째, 농어촌지역에서의 인프라 부족문제는 단순히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 다양한 시설종별의 인프라를 농어촌지역에 다 설치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다기능

화사업을 통해 지역중심의 상향식 전달체계 구성 및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졌다는 

점이다. 셋째, 시범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다기능화 사업이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서의 재정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단위사업의 단가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

에 어느 정도의 재정투입이 필요한지를 획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함도 지적하고 있다(정무성·이봉주·김진우, 2011). 

3) 결정의제

(1) 입법예고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서는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사이에서 결정된 

사항이 정부의 관심을 끄는 ‘정부의제(government agenda)’ 단계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사

회복지시설 다기능화 사업은 정치의 흐름과 주요 의사결정자들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제가 당초에 그 

윤곽이 어느 정도 세팅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정치체제맥락과 이슈맥락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도출되는 내용이 법 제정대안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이에 해당하는 ‘결정의제’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입법단계에 이르는 결정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양 맥락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진 의

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전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인 모습과 달리 사회복

지시설 다기능화 정책은 일반적인 과정에서 벗어난 비정형성을 보이고 있다. 즉, 2009년 다기능화정책

의 추진방안을 얻기 위한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인 2009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정부

는 다기능화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즉, 구체적인 

정책의 추진방안이 마련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전에 이미 정부는 해당 정책의 추진방향을 결정

하고 해당 법률에서 대강의 정책방향을 마련하여 외부에 알린 것이다. 정책의 시행여부를 시범사업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기능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이미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고 이를 시행하

는데 따른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책 구체화과정과 입

법추진과정의 시기별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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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책 구체화과정과 입법추진과정의 혼재 

그렇다면 정부가 왜 다기능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채 끝나기 전에 사회복지사업법개정법

률안을 구성하여 입법예고까지 한 것일까?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

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그에 따른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기대와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9년 6월 주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

선 종합대책」을 통해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정비하는 한편,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능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때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은 시설을 다기능하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

이 제시되었고 2009년 12월말까지 완료추진(정부부처합동, 2009:13)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 이의 일정

을 맞추기 위해 입법조치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질문도 매우 흥미로울 수 있다. 2009년 8월에 입법예고까지 하였는데, 다기능

화정책에 대해 굳이 시범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살펴보면 정부가 입법예고한 후 정부

안이 국회로 이송되었으나 심사 시기가 계속 늦추어지면서 연내에 법 제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살펴 하위법령 마련에 참고하는 한편(정무성·이봉

주·김진우, 2010: 32) 다기능화정책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서는 관련예산13)을 확보한 다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시범사업의 실무를 책임지게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1차 시범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도 법 개정이 미루어지면서 2011년도에 2차 

시범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시범사업 도중인 2011년 6월에 법 개정이 완료되었다. 

(2) 정부입법안 국회제출 

다기능화정책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입법예고법안에서는 제34조(시설의 설치·운영)에서 다기능화 

가능성에 대해 포괄규정하려고 하였으나 다기능화정책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회제출법안에서

13) 2009년 당시 다기능화정책 법제화를 담당하였던 보건복지부 직원에 따르면 예상보다 법 개정이 지
연되면서 김진우(2009)의 연구에서 제안한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고 다기능화정책에 대한 사
회복지 실천현장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어렵게 신규예산을 확보하여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고 한다(2016. 9월 당시 담당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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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도의 조문을 구성하여 기존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특례로 신설하였다. 이는 다양한 목적을 가

진 통합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에서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

법예고안과 달리 일부 수정된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통합시설을 설치하거나 다

기능화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시설 종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감안, ‘신

고 또는 허가’로 수정하였다. 한편, 폐쇄명령을 받은 지 1년 이내인 시설의 경우는 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삭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국회에 제출된 법안 내용은 원안대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통상 동일 조문에 대

해 정부안과 다양한 이견을 담은 여러 의원입법안들이 병합상정되는 관례에 비추어 보면 입법부의 관

심을 받는 그러한 정책은 아니었으며 입법부 내부에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6>  다기능화정책 관련 사회복지사업법개정법률안 내용변화

입법예고안 국회제출안
실제

입법내용
제34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참작
하여 다른 사업 목적을 가진 둘 이상의 시설
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제1항에 따라 시
설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
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
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
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
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시설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이외에 
해당시설에서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의
해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시행할 수 있
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
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
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
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려는 각각의 시
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
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
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
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
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좌동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제안설명에서 “사회복

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후술 생략)” 라고 설명하였고(국회사무처, 

2011a: 20), 이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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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시설의 중복과 서비스 제공의 불균형을 들 수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경우 시설이 없어서 사각지

대가 발생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 등에 부족한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추가

로 제공하는 등 다기능화하려는 개정안은 수용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대현, 2011: 25). 이후 사회복지사업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신상진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총 8명으로 구성된 상임위 법률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시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각각 심사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개정법률안에서의 사회복지시설 통합 

설치·운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이견없이 짧게 진행되었다(국회사무처, 2011b: 27). 

수석전문위원: 다음 28쪽,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겁니다. 정부안이고요. 

사업목적이 다른 2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시설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외에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복지시설이 사업을 좀 다각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는 거라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상진: 이의가 없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그다음 32쪽, 벌칙규정 및 양벌규정 보완입니다. (후술 생략)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마친 동 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별다른 논의없이 법안 통과에 협

조해준 의원에 대한 감사인사에 대한 갈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술 생략)하

겠다”고 답변하였다(국회사무처, 2011c: 29).  

4) 소결: 정치체계맥락이 이슈맥락을 이끌어간 다기능화정책

2007년 압승을 한 대통령은 2008년 여대야소의 정국에 힘입어 집권 초기에 국정지표와 국정과제를 

통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 전달체계에서는 찾아가는 복

지와 복지대상자 정보관리의 효율성으로 화답하였고, 민간 전달체계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류의 

통폐합 그리고 다기능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되는 만큼 집권초기의 분

위기를 반영하여 일사분란하게 정책대안 마련작업이 추진되었고 마침내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2009년 다기능화 사업방안을 채 도출하기도 전에 이미 큰 틀에서의 다기능화정

책 추진방향을 사회복지사업법개정법률안에서 입법예고하였다. 그만큼 세부적인 사항은 보완하더라도 

다기능화 정책은 연구나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시행여부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부시행방

안에서의 고려사항을 도출해 내는 정도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입장에 대해 정부와 입

법부간, 입법부 내에서의 여당과 야당이 다른 입장을 취한다거나 시기와 속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

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기능화정책은 정치체계맥락이 이슈맥락을 이끌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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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정책 정책형성과정

4. 함의 및 결론 

사회복지시설은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이용자의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

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이 넓고 인구는 산재해 있는 농어촌지역에서는 인프라가 확충된다고 

해서 반드시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다기능화 카드를 꺼내들

었다.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자신에게 부여된 당초의 기능과 역할을 고집하게 되면 

시설 주변에 있는 다양한 복지대상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어려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소

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다기능화정책의 형성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다기능화정책의 형성과정은 정치체계맥락이 이슈맥락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다기능화정책은 국정지표와 국정과제의 맥락 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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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부 주도하에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일치된 이해관계를 보였으며 이해당사자

인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에서도 이견은 거의 없었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다양한 이해집단

들간의 치열한 논의와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만큼 다기능화정책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모습으

로 이어지는데는 한계가 있었다.14) 보건복지부는 입법 이후에 다기능화정책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않

았으며, 비재정적 부분에서도 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다기능화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적 

틀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해 준 것이지 그 정책을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담보한 정책의지의 표명은 아니

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다기능화정책이 농어촌지역의 인프라 부족의 대안적 정책으로 모색되긴 하였

지만,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에의 책임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충에 다기능화정책의 의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한된 

예산 제약하에서 인프라 확충과 다기능화를 염두에 둘 때 기능대체시설이 있는 시군구에서는 다기능

화정책을, 없는 곳에서는 인프라 확충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다기능화를 처음 아

젠다로 내세웠던 2008년 이후 2016년 6월말까지 세 가지 종류의 복지관의 기능대체시설이 존재하는 

시군구에서 복지관이 오히려 더 많이 신설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예측과는 상관없이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정책을 집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기능화정책은 그 자체로도, 다른 정책에의 기초로도 활용되

지 않았던 것이다. 

<표 7>  2008년 기준 기능대체시설 존재여부에 따른 3개 복지관 확충 구분  

시설종류
2008년 미설치 시군구 수

이후 2016년 6월 현재 
추가설치 시군구 수

2016년 6월 
현재 미설치 
시군구 총 

수
기능대체시설 존재 기능대체시설 미존재 존재 미존재

종합사회
복지관

66개 16개
50개

38개 28개 9개 7개

노인
복지관

73개 35개
38개

62개 11개 28개 7개

장애인
복지관

107개 43개
64개 

58개 49개 29개 14개

 자료: 한국사회복지관협회(2016), 한국노인복지관협회(2016),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2016) 자료를 분류 틀에 
맞게 재구성 

사회복지시설의 다기능화정책은 전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라는 큰 그림아래 집권 초기 강

력한 리더십으로 법제화되었지만 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정책의 한 종류가 단순 신설된 것에 불

14)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다기능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시
범사업을 수행했던 부산시 기장군과 경남 양산시에서는 기존 시범사업을 연장하여 자체 수행한 바 
있으며, 청주시의 경우 청주복지재단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2015년~2016년 동안 농
촌지역에 있는 복지시설·기관을 활용해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 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143

과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깊

이있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고민이 정책 의제화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

장으로부터의 동력을 그만큼 받기 힘들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다기능화정책이 정치적 이슈나 유행처

럼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의 유용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에 기초해서 정책 집행 

및 확대가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기능보강사

업을 대폭 확대하여 거점을 마련하고, 인프라는 어느 정도 있지만 지역 내 산재해 있는 다양한 사회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기능화정책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접근성 애로를 해소해 나가는데 

정책적 갈래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농어촌지역에서의 사회복지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들을 포함한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에의 후속연구에 토대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다기능화정책을 설명함에 있어 다양한 정책형성과정모형을 적용하여 설명력을 비교하는 연구, 

이명박 정부의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정치체계맥락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에 기반한 정치맥락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앞으로도 농어촌지역

에서의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제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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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Multi-Function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Kim, Jin Woo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raw implications of Multi-Function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on non-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especially in 

the rural area where there is not enough welfare infrastructure.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as reviewed with ‘Modified Policy 

Streams Framework“ which combined Kingdon’s Model with Mucciaroni’s Model. 

Multi-Functions Policy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as led by the government 

with background of powerful President’s initial stage of taking the power and 

finally legislated by amending Social Welfare Service Act in line with efficiency of 

non-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However, the process did not represent 

the summation of needs originated from social work practice. The government 

just play the role of collecting some evidence underpinning the necessity of 

multi-function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rearanging how to deploy the 

multi-functions policy. As the result the multi-functions policy is not activated 

and is not able to be the key criteria in  expanding social welfare infrastructure. 

However, in spite of these limitation, the issue of multi-function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can cast the light on expanding infrastructure in the rural area 

where the gross size of area in larger in comparison to the district in the 

metropolitan city whereas residents are scattered because more numbe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can not be the solution due to the limitation of finance and logic 

of efficiency.

Key words: Non-Public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Social Welfare Facilities, 

Multi-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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